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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럽과 북미에서 최근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학술지 오픈액세스

(Open Access) 운동이 국내에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1990년대 말 이래 디지털혁명에 따라 학술지는 기존의 인쇄학술지에서 전자저널

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으며, 학술지의 종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이 지불하는 구독료에 기반한 폐쇄적인 유료 모델 덕에 급속히 성장한 

학술지 시장은 해외 거대 학술출판사들에 엄청난 수익과 독점적 지위를 안겨 준 반

면, 국가를 막론하고 학문 연구자들의 자유롭고 원활한 학문적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심각한 예산 압박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따라 구독료 기반의 폐쇄적인 전자저널 유통 모델이 아니라 지식과 학문연구의 공공

성과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학술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

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6월 6일과 7일에 걸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6차 베

를린 오픈액세스 회의’에 직접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오픈액세스 운동의 현

황을 점검하고 국내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이 해외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와 조직적 준비가 요구되는지 살펴봤다. 

   연구 결과에 따른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당면 과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대학인의 오픈액세스 공론화와 ‘오픈액세스 선언’ 채택, 둘

째, 오픈액세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셋째, 공공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넷째, 대학도서관의 오픈액세스 협상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다섯째,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 강화이다. 

   첫째, 대학 사회 안에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각 대학의 총장과 도서관장의 연명으로 오

픈액세스 선언을 발표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오픈액세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한다. 우선 한국 대학들이 

해외 학술지 구독을 위해 지불하는 구독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 정리해야 하

며, 국내 연구자들이 한 해에 지불하는 게재료(APC)의 총액과 추이 또한 정확히 파

악해야 한다. 오픈액세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통계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협상의 첫걸음이다.

   셋째, 공공연구기금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연구자들에게 오픈액세스 투고를 장려해야 하며, 교내외

의 연구기금을 받은 연구 결과물은 오픈액세스 출간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정책 수립과 실현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금 지원으로 행해진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사

유서 제출과 심사를 통한 예외 인정을 상당 기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자에게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출간하는 것이 연

구 성과의 홍보와 확산에 유리하며 인용지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

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덧붙여 지적할 사항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자연과학·

공학분야 연구자들과 달리 연구비 혜택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술논문을 오픈

액세스 학술지인 해외 저널에 게재할 때 비싼 게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간

을 할 수 있도록 게재료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넷째, 대학도서관 오픈액세스 협상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오픈액세

스 운동의 성패는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저널 예산을 지출하는 대학도서관들이 단결하

고 조직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하여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이끌

어내는 데 달려 있다. 즉 현재 존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의 ‘KCUE 컨소시엄’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의 ‘대학라이선스 컨소시엄’을 

강화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국회의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활하게 상호협력하며 학문 연구자들의 필요와 요

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양대 중앙부처는 국회와 협력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확보

를 위해 벌여야 할 사업들을 위한 연도별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며, 대통령 직속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도 중요하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국 최고·최대의 대학으로서 서울대와 서울대 도서관의 임무

와 역할이 막중하다.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국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오픈

액세스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과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서

울대가 한국 대학 생태계에서 가지는 남다른 위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전국의 대학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의 입법적 관심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오픈액세스 운동의 당

면과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운동의 목표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일이다. 그러나 제16차 베를린 회의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왔듯이,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든,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를 순조롭게 열기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 비추어 보든, 오픈

액세스의 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 길을 열기 위해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

도서관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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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술지 오픈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과제 

1.1.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져 최근 큰 진전을 이
루고 있는 학술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이 국내에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이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질적으로 도
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 국한하여 논
의하되,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
하게 언급할 것이다.1)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보급 등 1990년대 말 이래의 디지털혁명에 따라 학술
지는 기존의 인쇄학술지에서 전자저널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으며, 학술지의 종
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이 지불하는 구독료에 
기반한 폐쇄적인 유료 모델 덕에 급속히 성장한 학술지 시장은 해외 거대 학
술출판사들에 엄청난 수익과 독점적 지위를 안겨 준 반면에 어느 나라에서나 
학문 연구자들의 자유롭고 원활한 학문적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심각한 예산 압박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따라 구독료 기반의 폐쇄적인 전자저널 유통 모델이 아니라 지식과 학
문연구의 공공성과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학술논
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위한 오픈액세스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
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과 학문 사회로서도 오픈액세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실한 당면과제가 된 지 오래다. 

본 연구는 특히 지난 2023년 6월 6일과 7일에 걸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The 16th Berlin Open Access 
Conference)에 직접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오픈액세스 운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대학도서관들과 연구기관들이 해외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계약(transformation agreement)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

1) 오픈엑세스를 간략히 규정하자면, 이용자가 전자저널 등에 담긴 학술정보를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접
근하여 검색, 복제, 배포, 전송, 인쇄, 링크 등을 통해 이용하도록 재정적 장벽(구독료 등), 법률적 장
벽(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등), 기술적 장벽(표준화와 영구적 접근 가능성 확보) 등을 극복한 학술정보 
유통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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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적 준비가 요구되는지 살펴봄을 목표로 한다.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는 2003년 오픈액세스를 위한 베를린 선언
을 기점으로 시작된 연례 회의로서 2020년에는 완전한 오픈액세스를 달성하겠
다는 의미로 ‘OA2020’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진 이후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2021년 9월에 비대면으로 규모를 
축소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번 제16차 회의는 2018년 제14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회의로서 참석자들이 높은 참여 열기를 보
여줬을 뿐 아니라 국제 오픈액세스 운동에 관심 있는 각국 관련자들의 큰 관
심을 모았다. 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이 회의에 지속해
서 참여해 왔으며 개인 차원이나 다른 기관의 간헐적 참여도 있었지만, 아직껏 
대학과 대학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부재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방향 제시가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오픈액세스는 ‘제도’가 아니라 ‘운동’의 차원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유네스코(UNESCO)는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s on Open Science)를 채택했는데, ‘오픈사이언스’는 오픈
액세스를 비롯하여 데이터 개방(Open Data), 교육자료 개방(Open 
Educational Resources) 등을 포함하는 한층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권고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에는 장애물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의 과학과 지식 탐
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운동’ 차원의 의미가 크다. 또 운동으로
서의 오픈액세스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상징하는 디지털혁명의 새 단계의 
요구에 비춰서도 설명할 수 있다. 2016년 일군의 과학자들이 처음 제시한 
‘FAIR’의 원칙은 이후 ‘Go Fair Initiative’라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FAIR’는 “검색가능성, 접근성, 상호운용성, 재사용가능성”(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을 뜻한다. 실제 ‘FAIR’의 원칙이 지켜
져야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픈액세스 
운동 또한 학술지 논문을 비용 장애물(paywall) 없이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 ‘FAIR’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원칙에 비춰볼 때 국
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진척도만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크게 부족하다. 즉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정부 문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이 아직 
공개 범위도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공개 문서들도 재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더욱더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과 개



- 3 -

방성을 실현해가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1.2. 오픈액세스 운동의 문제의식: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의 절실함  

지난 20여 년 동안 학술지를 통한 학문적 소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
를 겪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쇄학술지가 급
격하게 전자저널로 변모했다. 2023년의 시점에서 보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도 인쇄학술지만 발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전자저널과 인쇄학술지를 
병행하는 사례도 드물 정도이다. 전자저널의 눈부신 발전과 보편화는 그만큼 
새로운 학문적 발견과 지식이 신속하게 널리 유통됨으로써 학문 사회의 소통
과 대화가 이전 시대에 비할 때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학문 사회와 학술지의 현실은 학문적 소통이 아무
런 장애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해외의 거대 학술 
출판사들은 풍부한 자본과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이 출판하는 전자저널
들을 대학도서관들이 비싼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으며, 해마다 
구독료를 물가 인상률보다 더 인상함으로써 대학도서관과 학문 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대학에 속한 구성원이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전자저널에 접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학문 연구가 지닌 본연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가로막아 왔다. 국내에서도 DBPIA 등 학술정보업체들이 비슷한 행태를 보임으
로써 2018년에 대학도서관들이 보이콧에 나서는 등 큰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
다. 

지금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디지털 혁명을 새로운 질적 도약으로 이끄
는 숨 가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쉽게 접
근하여 그 내용을 신속하게 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드러진 사
례를 들자면, 국내 연구자 중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가 대학 강의를 그만두
면 대학 소속이 아니게 되므로 대학 ID를 이용하여 대학도서관의 학술 전자저
널 DB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해당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논문을 확
인할 필요가 있을 때 상업적인 학술정보업체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자신의 
논문을 구입해서 내려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마저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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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도 새로운 학문적 발견을 담은 학술논문에 대해 장애물 없이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은 지식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에 비춰 당연한 일이며,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의 숨 가쁜 새 단계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신속하
고 장애물 없는 소통은 더욱더 필수적인 조건이다. 

예를 들어, 한 뛰어난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금 지원으로 행한 주
목할만한 연구 결과를 유명한 해외 학술지에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고 할 때, 
과학자가 꿈인 고등학생부터 그 연구 내용에 기반한 기술개발을 모색하는 벤
처기업가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해당 학술지를 구독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까닭에 그 논문을 구
해 읽으려면 불편한 과정을 거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 연구기금으로 수행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런 현실은 이해하
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불가능하다. 요컨대,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
서 지식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도록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일
은 학문사회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길인 동
시에 인류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 국내외 오픈액세스 운동의 전개와 현황 

2.1. 해외 오픈액세스 운동의 태동과 전개 

먼저 21세기에 들어와 해외에서 태동한 오픈액세스 운동의 중요한 계기들을 
간략히 짚어보자. 

오픈액세스 운동의 시발점은 2002년에 나온 부다페스트 선언(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을 꼽는다.2) 2001년 12월 1~2일 헝가리의 부
다페스트에서 ‘개방 사회 연구소’(The Open Society Institute 현재 명칭은 
‘The Open Society Foundation’) 주최로 전 세계 대학, 도서관, 출판사, 학
회,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의 결과로 선언문 초안이 성안되었으며 최
종본은 2002년 2월 14일에 나왔다(부록 1 참조). 오픈액세스라는 목표를 공개
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영향력 있는 선언으로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개방된 
전자 아카이브(archive, repository)에 학자들이 동료심사를 거친 논문을 올리

2)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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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셀프아카이빙과 구독료나 액세스 비용을 받지 않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2003년 6월 20일에는 ‘오픈액세스 출판에 관한 베데스다 성명’(The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이 공개되었다(부록 2 참
조).3) 이는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에서 같은 해 4월 11일에 열린 회의를 거쳐 나온 성명으로
서 생명과학·의학계에서 오픈액세스의 원칙을 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역시 
연구소와 연구기금 제공기관, 도서관, 과학자들과 관련 학회들의 공동 노력으
로 나온 성과였다. 

2003년 10월 22일에는 ‘과학과 인문학 분야 지식에 대한 오픈액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The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이하 ‘베를린 선언’)이 막스플랑크디지털도서
관(Max-Planck Digital Library)의 주도로 발표되었다(부록 3 참조).4)   

베를린 선언은 부다페스트 선언과 베데스다 성명, 그리고 막스플랑크연구회
(Max-Planck Society)의 ECHO 헌장(Cultural Heritage Online)5)의 연장선
상에서, “인터넷이 과학적 지식과 문화적 유산의 배포를 위한 실제적이고 경제
적인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이 인간 지식의 전 
지구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오픈액세스의 목
표, 정의, 오픈액세스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 등 오늘날 진
행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대강을 제시했다. 본 연구자가 참여한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는 이 베를린 선언을 바탕으로 매년/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오픈액세스 운동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2월 16일에 샌프란시스
코에서 열린 미국세포생물학회(The American Socety for Cell Biology) 연
례 총회에서 나온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도 꼭 언급할 필요가 있다.6) 약칭으
로 ‘DORA’라고 부르는 이 선언은 일련의 학술지 편집자들과 출판사들이 모여 

3) https://dash.harvard.edu/bitstream/handle/1/4725199/Suber_bethesda.htm
4) https://openaccess.mpg.de/Berlin-Declaration
5) https://echo.mpiwg-berlin.mpg.de/policy/oa_basics/charter
6) https://sfd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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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지수(JIF, Journal Impact Factors)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연구평
가 경향에 제동을 걸고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연구 평가를 위한 18가지 권
고를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권고 항목은 “학술지 인용지수 등 학술
지 기반의 지표를 개별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거나 개별 과학자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며, 채용, 승진, 연구비 선정에서도 사용하
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연구 경쟁의 와중에서 연구
에 대한 평가를 논문의 객관적 탁월성이 아니라 그 논문의 인용지수 혹은 게
재 학술지의 명성이나 평판도가 좌우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는 것은 결국 유명 
학술지나 그 학술지를 출간하는 출판사의 힘만 키워줘 장기적으로 학문 활동
을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 실제로 학술지를 많이 출간하는 거대 해외출판사들
이 지난 20여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 오픈액세스 운동을 사실상 방해하
고 있음은 국내외의 경험이 입증한다. 이 점에서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
코 선언’은 오픈액세스 운동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선언은 현재까지 
163개국에서 23,817명의 개별 과학자나 관련 기관이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기초과학원(Institute of Basic Sciences)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서명했다.

2018년 9월에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오픈액세스의 현실화”를 모토로 내건 
‘플랜 S’(Plan-S)가 연구기금기관(funder)의 국제 컨소시엄인 ‘cOAlition-S’의 
주도로 출범했다(부록 4 참조).7) ‘플랜 S’는 3년 후인 2021년부터 발효하는 것
을 목표로 “국가·지역·국제 연구조직과 연구기금이 제공하는 공공 혹은 사적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학술 출판은 반드시 오픈액세스 
저널이나 오픈액세스 플랫폼에서 출간하거나, 혹은 엠바고 없이 오픈액세스 리
포지토리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10가지의 원칙을 제시
했다. 2020년 1월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연구기금기관은 참여일로부
터 1년 후부터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의 성과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몇몇 작은 국가들에서는 국가 라이선
스 방식으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사례도 생겼으며, 협상 결렬에 따른 구독 중
단을 통해 학술출판사를 보이콧한 국가나 대학들의 사례도 있다. 오픈액세스 
운동의 주도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엘스비어(Elsevier)를 여러 해 동안 보
이콧한 끝에 지난 9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10개 캠
퍼스 대학도서관은 2019년부터 역시 엘스비어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구독 

7) https://www.coali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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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한 끝에 2021년 3월에 대학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오픈액세
스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2.2.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전개와 정체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은 앞 절에서 살펴본 해외의 오픈액세스 운동에 비할 
때 아직 미약하고 분산적이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점
점 활발해져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2018년 4월 20일 문헌정보학 분야 7개 학회와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이 오픈액세스 공동 추진을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
세스출판 선언’으로 제기하면서 오픈액세스 학술출판 운동을 선도했다(부록 5 
참조). 국내 학술지의 단계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다른 학문 분야의 협
력과 동참 권유,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지원 촉구 등을 선언에 담았다. 
2017년 학술정보업체(상용DB업체)들의 학술논문 가격 대폭 인상이 이 선언이 
나온 하나의 배경이기도 했으며, 뒤에 서술할 2019년 8월의 ‘지식공유연대’ 창
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장들이 해외 학술출판사나 국내 
학술정보업체의 타당한 객관적 근거 없는 구독료 인상 등 일방적인 정책에 맞
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국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언
론 홍보를 하는 등 가시적인 활동을 벌였다. 2018년 8월 21일에 발표된 거점
국립대학교 10개 대학의 도서관장 성명서는 국가적 수준의 전자저널 협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적 수준의 컨소시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
렬된 경우 구독 중지에 이르는 비상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부록 6 참조)면서 해외 거대 학술출판사나 국내 학술정보업체
에 대한 보이콧 전략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실제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3절에서 서술할 국내 오픈액세스 운
동의 취약함 탓에 일회성 노력에 그치고 만 점이 아쉬웠다.

2019년 8월 19일에는 ‘지식공유연대’(정식 명칭: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가 출범하면서 오픈액세스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부록 7 참조). 문헌정보학, 국문학, 여성학 등 국내 학회들
과 연구자들이 결성한 ‘지식공유연대’는 오픈액세스를 성취하기 위해 출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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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학문사회에서 지식의 공공성에 기반
한 오픈액세스 논의와 활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겼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차원에서 대학도서관들이 모여 매해 학술출판사들을 
상대로 전자저널 가격협상을 하는 ‘KCUE 컨소시엄’이 ｢‘지식공유’에 따른 새
로운 학술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KCUE 전자정보 컨소시엄 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국공립대학도
서관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
회 회장 등 총 6명이 서명했다(부록 8 참조). 

2021년은 국내 오픈액세스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해였다. 6월 17일에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포럼 2021’(주관: 국회의원 이원욱, 강득구, 김영식)이 한국연
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3개 기관 주최
로 열렸다. 7월 22일에는 ｢오픈액세스 협력 추진에 관한 협약서｣가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3개 기관 명
의로 체결되었다(부록 9 참조). 8월 9일에는 ｢연구지원 및 공공학술정보서비스 
기관의 오픈액세스 공동선언｣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 6
개 공공기관의 명의로 발표되었다(부록 10 참조).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
데 202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학술정보 지원체
계 개선 및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안)’을 의결함으로써 바야흐로 정부가 나서
서 국가 차원의 학술정책으로서 오픈액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
도 했다(부록 11 참조).

이처럼 활발한 논의에 힘입어 본 연구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재직 중이었
던 2021년 말부터 대학 오픈액세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
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와 접촉하여 전국 대학을 망라
하려고 시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들인 카이스트 등 4개 대
학도 논의 구조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여건 차이 외에도 
규모가 크고 재정이 안정된 대학과 규모가 작고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대학들
의 차이가 워낙 커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확고한 방향 설정을 하기가 어려
웠으며, 안타깝게도 추진위원회 결성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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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2021년의 활발한 움직임은 아쉽게도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지 
못한 채 2023년 10월 현재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
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체의 객관적 원인을 다음 절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3.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정체 원인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아직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 거대 학술출판사나 국내 학술정보업
체와 맞서서 공정한 계약을 관철할 역량을 갖춘 잘 조직된 협상 주체가 없다
는 것이다. 특히 해외 전자학술지 구독에 연간 총 2천억 원을 넘나드는 예산
을 지불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단결하여 오픈액세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
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결정적인 취약점이다. 적절
하게 훈련되고 조직된 협상 주체가 부족한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로 나눠 분석할 수 있다.

3.1. 대학 사회의 오픈액세스 공론화 부재

현재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대학과 학문 사회의 가장 큰 약
점은 오픈액세스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대학에 적을 
둔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들이 오픈액세스의 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
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며, 국내외 오픈액세스운동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
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 연구자들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부실학
술지나 약탈적 학술지와 비슷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약점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우리 대학과 학문 사회의 
문화와 거버넌스가 투명성과 민주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아직 권위주의적
인 위계질서에 갇힌 면이 많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학문의 길을 택한 
연구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즉 학문 연구가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예비연구자인 대학원 시절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한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아직 멀다. 물론 연구비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갖가지 연구부정 사건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윤리 교육은 상시로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를 포함하여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나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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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통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런 상황에서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적주의, 경쟁지상주의로 표출되는 
시장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대학을 지배함으로써 문제는 날로 악화되어왔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대학 사회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대학도서관이 오픈액세스를 위한 공론화를 주도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오픈액세스 선언’을 해내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
된다. 이처럼 탄탄한 공론화를 통해서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픈액세스 정책
을 대학 사회와 대학도서관들이 성안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며, 대학 
구성원의 지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정부와 국회의 지지와 
관심, 협력을 얻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3.2. 한국 대학 생태계의 취약성과 고등교육 투자 부족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성취하려는 움직임이 한국 대학 사회에서 미약한 데
에는 대학 생태계의 취약성과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근본적 원인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면이 있지만, 오픈액세스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한국 대학은 지난 십수 년간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
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더해 한국 대학 간의 연구와 교육 여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 사이에도 1인당 학생 교
육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날뿐더러,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학과 지방의 크고 
작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엎
친 데 덮친 격으로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남아돌고 있으며, 향
후 10년 후에는 현재 학부 입학정원의 40% 이상을 줄여야 하는 극한적인 상
황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 운영을 학생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며 정부 지원이나 
민간 기부, 법인 전입금 등이 부족한 한국 대학의 실정에 비춰 이는 심각한 문
제이며, 수많은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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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가 불안정하고 부실하니 고등교육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대학 생태계가 더욱 망가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픈액세스 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여 년 동

안 전자저널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구독료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도서
관의 자료구입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예산 
증액을 한 대학들은 서울대 등 몇몇 대학과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들을 제외하
면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대학이 기존의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다. 
그 결과 대학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인쇄 단행본 분야에서 예산
을 줄여 전자저널 구입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예산 운용을 하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전자저널부터 차례로 예산에 맞춰 구독을 중단하는 형편이다. 

또 전자저널 외에도 인쇄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이 점점 더 발전하는 상황에
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비대면 수업 등을 거치면서 연구와 교육에서 전
자책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책은 인쇄책에 비해 1.5배 이상 더 비싼 가격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현재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위
협받을 정도로 자료구입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도서관 사서 인력의 현실이다. 두드러진 사례
를 들자면, 십수 년 전에 국내 최초로 전문사서제도8) 도입을 야심차게 시도한 
서울의 한 유수한 사립대학은 결국 이 제도를 포기했으며, 국공립대든 사립대
든 모든 대학이 사서 인력을 감축해왔다. 물론 도서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
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지만, 새로운 업무와 서비스 영
역이 생겨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도서관 
인력을 줄이는 정책은 결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서울대의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다른 대학도서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의 사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서 규모로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창출과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 연구자가 중앙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21년 말 

8) 전문사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일반적인 사서가 아니라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학내의 해당 분야 교수와 연구자에
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서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선진국의 세계 상위권 대학
의 도서관에는 다수의 전문 사서가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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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에 시도한 대학 오픈액세스 추진위원회 결성이 불발된 가장 큰 이유
도 규모가 크고 재정이 안정된 소위 상위권 대학과 규모가 작고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여타의 대학들 사이에 격차가 워낙 컸다는 점이었다. 열악한 여건이 
더 악화하는 현실에서 서로 다른 조건의 대학도서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단결하여 오픈액세스를 위해 싸우는 일에 대해 공감대와 자신감이 생겨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도서관과 
전자저널 관련 분야에서 과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투자가 대학 사회의 
오픈액세스 공론화와 오픈액세스 선언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3. 일원화된 정부 지원 체제의 결여 

전자저널의 오픈액세스 운동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때 가장 힘이 있
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오픈액세스 추진을 담당할 중앙부처부터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약점이 존재한다. 중앙부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이하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과 국가 차
원의 연구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이므로 이 두 부
처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이 두 부처의 산하 기관인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이 오픈액세스 관련 업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교육부 산하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은 현재 ‘대학라이선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가 함께 상급기관의 위상을 가지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기금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조직 
내에 오픈액세스 센터를 두고 15명 내외의 박사 연구원이 정보 수집과 정책 
개발을 하고 있으며, AccessON이라는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를 개발하여 계
속 성능을 개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각각 지닌 나름의 강점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려
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추진 사업을 일원화하여 뒷받
침하는 통일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관계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풀어야 할 난제이지만 서구 선진국들의 오픈액세스 운
동과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일원화된 정부 지원 체제 마련이 필수조건이지만, 역시 선결 과제는 
대학도서관들이 강력한 협상 주체를 구성하여 중심을 잡는 일이다. 학술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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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대학도서관들의 협상단을 주축으로 하여 유
관 정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원화된 협상 체제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3.4. 오픈액세스 협상을 위한 전담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 

앞서 지적한 사항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끝으로 꼭 강조할 점은 국
내 대학도서관 사서 중에 오픈액세스 업무를 전담할 전문성을 지닌 인력 부족
이다. 해외 선진국의 이름난 대학도서관에서는 오랜 기간 도서관 업무에 종사
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서들이 도서관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임기도 2
년이나 3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펴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도서관들은 종종 도서관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대학교수
가 2년 임기의 도서관장을 맡는 관행이 일반적이어서 5년, 10년에 걸쳐 일관
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할 오픈액세스 운동이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한국대
학도서관연합회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번갈아 2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장기적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독일의 막스플
랑크연구회나 막스플랑크디지털도서관은 오픈액세스 운동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제 오픈
액세스 운동의 중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취약점은 대학 총장 선출제도나 임기에서도 
드러나는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는 대학 거버넌스 구조의 뿌리 깊은 한
계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중기적 대안으로서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상호협의 하
에 장기간에 걸쳐 오픈액세스 운동을 이끌어갈 사서 인력의 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10개 대학
에 더해 주요 사립대, 과기정통부 산하 4개 대학 등에서 적절한 수의 인력이 
정해지고 기존의 양대 협상 컨소시엄에서 경험을 쌓은 사서들까지 포함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고 이들이 상시로 상호교류하며 협상단의 주력으로 활약한다
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작은 규모로라도 오픈액세스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자저널 구독료 협상을 담당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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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주도하는 ‘KCUE 컨소시엄’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이 주관하는 ‘대학라이선스 컨소시엄’의 두 가지가 있다. ‘KCUE 컨소
시엄’은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지만 매해 출판사들의 전자저널 구
독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협상에 주로 매달림으로써 적극적인 오픈액세스 추진
을 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협상에 머물러왔다. 대학도서관들이 내는 소규모의 
연회비에 의존하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오픈액세스 운동과 관련한 다양하
고 폭넓은 활동을 펼칠 충분한 재정이 없다. 따라서 컨소시엄의 실무진들이 오
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이끌어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여력이 없으며, 유
럽과 북미의 해외 오픈액세스 운동과 연대와 협력을 모색할 여건도 갖춰져 있
지 않다. 따라서 이 컨소시엄의 실무진은 협상 상대에게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을 능동적으로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준비를 할 계획도 세우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대학들이 열악한 재정에 시달림으로써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에 꼭 필요한 핵심저널 구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배경으로 2006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받아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의 주관 아래 컨소시엄의 협상 사서들이 핵심저널을 출간하는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각 대학에 해당 저널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대가
로 지원금을 출판사에 일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예
산이 크게 증액되어 2020년 114억의 예산이 2022년에는 228억으로 두 배로 
증액되었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구독 조건과 지원금 액
수가 타결된 특정 전자학술자원(전자저널 패키지)을 구독하는 대학은 할인가
(무료인 경우도 존재)에 구독하게 되지만, 예산 사정으로 구독하지 못하는 대
학 구성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서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이용(DB별 이용 가능 여부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업 방식은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며, 핵심저
널을 보유한 독점적 지위의 해외 학술출판사에게 코를 꿰여 끌려다니는 꼴이
라고 할 측면이 크다. 실제로 각급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가장 원하는 전
자학술자원을 내는 해외출판사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하루 중 특
정 시간 동안 일종의 오픈액세스를 허용하는 조건을 거부하며 협상 테이블을 
기피함으로써 핵심저널을 위한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도 존재했다. 또 기
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만큼 핵심저널의 
종수를 늘려야 한다는 기계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교육부나 협상단의 협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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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불필요하게 제약한 경우도 있다. 
 
대학도서관들이 해외출판사의 뛰어난 정보력과 사업 수완을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답답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대학 총장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진들이 
오픈액세스의 중차대함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KCUE 컨소시엄’과 ‘대학라이선스 컨소시엄’이라는 양대 컨소시엄을 
인력과 재정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나아가 가능하다면 양대 컨소
시엄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선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사서들이 권한과 협상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의 성과와 교훈

4.1.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의 경과와 주요 내용  

앞서도 지적했듯이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이하 ‘제16차 베를린 회
의’)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만나는 
회의였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운동 성과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각
국의 오픈액세스 운동 주요 담당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
를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한국 대표단은 16차 베를린 회의에 초청받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해 회의에 참석할 한국 측 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 막스플랑크학회와 막스플랑크디지털도서관 등 회의 주최 측은 각국의 협상 
담당 책임자(chief negotiator)들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이 와주기를 요청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측 참석자 3인은 
KESLI(Korean Electronics Site License Initiative), 즉 KISTI에서 운영하는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35개 연구기관의 전자저
널 협상을 담당)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협상담당자이지만, 본 연구자는 과연 협
상담당자의 지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는 주최 측의 회의 섞인 질의가 있었
다. 어쨌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측이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측 인사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중재 과정
을 거쳐 본 연구자가 초청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의 전자저널 담당자인 사서 2인(김미향, 최미순)이 함께 초청받았고, 한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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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도 1인의 실무진 참여를 초청받아 총 7인으로 한국 대표단이 꾸려졌다. 
이러한 초청 과정에서도 해외의 오픈액세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한국의 
관련 노력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틀에 걸친 회의는 매우 밀도 높은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공식 회의 전날인 
6월 4일(월) 오후에는 이미 상호교류 경험이 많은 각국의 협상 담당 책임자들
이 사전회의(preconference)를 가지기도 했다. 회의 프로그램은 큰틀은 다음
과 같았다(자세한 일정표는 부록 12 참조). 

일 시 상세 일정 참석 대상

6월 5일(월)
14:00 ~18:00 Preconference Summit of Chief Negotiators OA전환계약

담당자

6월 6일(화)
09:00 ~ 
18:00

Welcome

국가대표단 및 
초청 출판사 대표

Session 1: Transformative agreements: progress and 
innovations

Session 2:
· Transformative agreements: assessments and next steps
· Joint state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deral
  States of Germany-Guidelines on Open Access

Session 3: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in the open 
access transition in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Session 4: Publisher panel: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approaches to enabling a scholarly publishing 
paradigm that is open, sustainable, inclusive and 
globally equitable

Reception and Dinner 국가대표단

6월 7일(수)
09:00 ~ 
15:30

Session 5: Actions to reduce inequities in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국가대표단

Poster session: National and institutional reports on the 
open access transition

Session 6: Together for transformation: strategy session

Session 7: Shifting investments from closed to open on the 
way to supporting a diverse, open ecosystem

Wrap up and closing remarks

  

1일 차인 6월 6일(화)의 개막 행사는 막스플랑크디지털도서관의 ‘OA2020 
Initiative’를 대표하는 콜린 캠벨(Colleen Campbell)의 환영사와 회의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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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막스플랑크연구회 회장인 마틴 스트라트만(Dr. Martin Stratmann) 박사
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전체 진행은 막스플랑크연구회 프리츠 하버 연구소
의 게라르드 마이에르(Prof. Dr. Gerard Meijer) 교수와 막스플랑크 화학연구
소의 울리히 푀셸(Prof. Dr. Ulrich Pöschl) 교수가 진행했다. 2일에 걸쳐 총 
7개의 세션이 열렸다. 

전체 행사를 지배한 기조는 막스플랑크디지털도서관 소속의 아담 데르
(Adám Dér)의 발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증
가한 오픈액세스 학술논문의 양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이 운
동이 해낸 진보와 혁신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다음의 도표가 가장 전형적으
로 국제 오픈액세스 운동의 현재를 보여줬다.

 

이 표에 따르면 2019년 14차 베를린 회의를 기점으로 2023년 현재까지 4년 
동안 연 10만 편에 못 미치던 오픈액세스 논문이 연 80만 편 이상으로 급증하
고 있다. 이처럼 오픈액세스 운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조 위에서 오스트리
아, 미국,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오픈액세
스 담당자들이 자국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2일 차인 6월 7일 오후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는 독일 작센주의 과학·문화·관
광부 안드레아스 한트슈(Andreas Handschuh) 장관과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
연구부 유디트 피르셰(Judith Pirscher) 장관이 함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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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으로서 ｢오픈액세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부록 13 참조). 주최 측
에에 따르면, 독일은 지방자치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오픈액세스처럼 학
문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정책은 연방정부 아닌 주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날 참석한 작센주 장관이 연방정부 장관보다 실세에 해당한다고 한다.

열띤 토론과 의견교환은 2일 차 회의의 마지막에서 전체 진행을 맡은 마이
에르 교수와 푀셸 교수의 긴급 제안으로 각국 대표단이 동의하는 ‘최종 성명
서’ 초안을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깜짝 이벤트도 있었다. 이 초안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주최 측의 최종 교열과 각국 대표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적으로 확정되었다(부록 14 참조).

특기할 사항은, 1일 차의 네 번째 세션은 출판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는 사실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의 특성상 도서관이나 연구자는 출판사와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고, 실제
로 협상 결렬 등으로 보이콧 운동을 포함하여 심각한 대립이 일상적으로 벌어
진다. 그러나 엘스비어 등 주요 학술출판사들이 제16차 베를린 회의에서 발언
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제16차 베를린 회의 측이 
출판사들을 불러 소통할 정도로 운동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는 점, 둘째, 출판사들도 오픈액세스가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
대적 대세임을 인식하고 연구자 공동체와 다각도로 접촉하여 상호이해를 증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길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이
었다. 물론 이 출판사 세션의 질의응답 시간에 양측은 팽팽하게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4.2. 주목할 개별 사례들: 오스트리아, 인도, 일본  

이틀 간의 회의에서 많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인도, 일본 등 3개국의 발표 내용이 우리의 실정에 비춰 특히 주목할만하다. 

4.2.1. 오스트리아: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의 비용 공유 모델  

오스트리아의 오픈액세스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비엔나대학도서관의 리타 핀
하시(Rita Pinhasi)는 “전환을 위한 기관의 준비: 오스트리아 컨소시엄의 비용 
공유 모델”이라는 발표를 했다. 오스트리아의 오픈액세스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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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향식 방식이라서 전환계약을 위
해 중앙 집중식 펀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초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은 
2014년에 이뤄졌으며, 비용중립의 방식으로 구독 기반 계약이 오픈액세스 계
약으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논문의 약 55%가 전환계약으로 출간되
고 있으며, 약 30%는 완전한 오픈액세스 플랫폼에서 출간되며, 15% 정도가 
여전히 오픈액세스 전환 협상 중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 공유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는 어떤 대학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이후 논문 출판 비용이 기존 예산보다 
줄어들지만, 어떤 대학의 경우는 구독 기반의 기존 계약으로 지불하는 비용보
다 오픈액세스 전환 후에 출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현상의 부작용을 조정하
기 위해서이다. 

오픈액세스 협상에서 비용 중립의 원칙, 즉 구독료로 지불하던 비용에 비해 
전환계약 후에 지불되는 출판 비용, 즉 연구자들이 지불하는 게재료(APC, 
article processing charge)의 총합이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는 원칙은 양보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전환계약 후 해마다 게재료 총액을 적절하게 줄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픈액세스 운동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바
로 우리 서울대처럼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교수와 연구원이 많고 논문 생산량
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하면 지불해야 할 게재료 총
액이 이전 구독료 기반의 지불 비용보다 오히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픈액세스가 되면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전부/일부 양도하는 일이 없어
지며 누구나 해당 논문에 장애물 없이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
지만, 서울대라는 한 기관으로서는 갑자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처럼 대학 간 격차가 큰 대학 생
태계를 가진 경우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의 컨소시엄은 내
부 협의 조정과 출판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2022년 기준의 기관별 재정 부담을 
2025년까지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대학이 갑자기 더 많은 부담
을 지지 않도록 비용 중립 모델을 창안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대학
들의 격차는 우리 한국 대학들 사이의 격차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스트리아가 실천하는 비용 중립 모델 도입은 한국의 여러 대학을 하나로 묶
어 단결시킴으로써 공정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오픈액세스 운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 본다. 물론 오픈액세스의 진척을 위해 서울대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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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발적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희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발표의 마지막 대목에서 리타 핀하시는 오스트리아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GDP 수준이 높은 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출판사들과 범세계적으로 협상을 관철시켜야 한다
는 한층 야심적인 제안까지 했으며, 이는 ‘최종 성명서’에서도 하나의 원칙으
로 반영되었다. 

4.2.2. 인도: 자국 현실에 맞는 전략 수립과 실행   

주지하다시피 인도는 엄청난 인구를 지닌 대국이며,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학
문적 수준과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낮은 국민소득 수준
이나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인도 정부의 과학자
문수석실 소속의 레미야 하리다싼(Remya Haridasan)은 인도의 현실에 합당
한 세 가지의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도는 학술지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조직(발표자의 표현으로는 
Central Executing Agency 이하 ‘CEA’)이 있어 현재 1만 종 이상의 전자저
널을 3,200개의 소규모 대학, 134개 기술연구소, 217개 종합대학과 98개의 중
앙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CEA는 전자
저널 협상을 위한 경험과 재정,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가장 으뜸가는 원칙
으로 ‘ONOS’(One Nation One Subscription)의 원칙, 즉 CEA가 구독료를 
지불하면 인도 국내 기관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당장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지만, CEA는 자신이 구독료
를 일괄 지불하면 그 대신에 해당 전자저널을 필요로 하는 인도 국내의 어떤 
기관이든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재 70개 해외 학술출판사를 선
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ONOS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협상을 향후 3년 동안 
진척시켜 4년 후에는 구독 기반이더라도 인도 국내에서 보편적인 액세스가 가
능하여지도록 하여 사실상의 오픈액세스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의 
‘대학라이선스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인도의 두 번째 전략은 국내 저널의 질적 향상이다.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고품질의 동료심사가 이뤄지는 인도 국내 전자저널들을 집합적으로 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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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활동할 리포지터리를 개발하고 개선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새
로운 연구평가 방법의 도입으로서 두 번째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네
이처(Nature)나 사이언스(Science)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학술지 게
재 여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우열을 가리지 말고 연구논문의 장점 자체에 집
중하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 평가가 가능한 체제
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연구평가의 주요 사항으로는 혁신
(innovation), 사회적 영향력(societal impact), 사업화 가능성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도의 오픈액세스 전략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짧은 발표가 아쉬웠

지만, 국내 저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술지 게재 여
부가 실제 논문의 우수성보다 높이 평가받는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한국
의 평가체제나 학문 사회의 경쟁지상주의적 풍토에 비춰서 시사적이다. 오랜 
영국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인도는 계급과 신분, 교육 정도에 따라 영어 구사력 
차이가 매우 크고 학문 사회가 영어권 세계의 주류적인 시장주의와 경쟁주의
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에서 이러한 전
략들이 세워졌다는 인상이 짙었다.

4.2.3. 일본: 정부의 강력한 오픈액세스 드라이브 

일본의 오픈액세스 현황은 국립자연과학연구소 교수이자 문부과학상의 과학 
자문역인 아마네 고이즈미(Amane Koizumi) 교수가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2023년 7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앞서 5월 12일~14일에 센다이
에서 모인 G7 과학기술 관련 장관들이 발표한 성명을 계기로 오픈액세스를 더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학술논문을 그린 
OA 내지 골드 OA로 출판하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오픈액세스 정책을 완성한
다는 일정을 제시했는데, 더 앞서가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2년 
만에 오픈액세스를 완성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대표가 국내 학술출판사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다. 일본의 학술출판사는 대부분이 영세하며 주로 인문예술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사멸의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 국내 학술출판사들은 즉각적인 오픈액세스 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었다. 왜 그러한지를 일본 대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



- 22 -

본 국내 학술출판계의 건강한 발전과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련에 대한 고민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일본 출판계는 한국 출판계와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한 생태계와 
조직력,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오픈액
세스 운동이 국내 학술출판 생태계의 보호·육성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국내 학술지를 학술출판사가 출간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학회들이 직접 발간하는 가운데 학술지 발간 비용을 저자가 
지불하는 게재료와 심사료, 신진 박사나 대학원생들의 ‘그림자 노동’에 의존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술정보업체(상용DB업체)가 학술지 전자저널 발간에 개
입하여 학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 전자저널 라이선스를 배타적으로 독
점하여 도서관에 비싼 구독료를 요구하는 지극히 왜곡된 구조가 자리잡고 있
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국내 학술출판사는 수익성이 
부족한 국내 학술지 발간을 외면하고 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대학교재 
출판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 다양한 복제전송기술의 발달에 따
른 단행본 판매 격감으로 큰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국내 학술지 유통 구
조를 정상화하고 학술출판사의 생존 위기를 타개하는데 심각하고 어려운 도전
이 밀어닥치고 있으며, 결국 ‘연구자-학회/학술지-학술출판사/학술정보업체’라
는 국내 학문 소통구조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할 전환점이 이미 우
리 곁에 도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해외 학술지 오픈액세스 문제이므로 국내 학술지와 학술출
판사 문제는 연구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없이는 
해외 전자저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학 사회와 
학문 공동체가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문제를 외면하면서 해외 학술지에 
대해서만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관철해낼 공감대를 탄탄하게 형성할 리 만무
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해외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문제는 
대학도서관의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적 차원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곤란하
며, 어디까지나 지식과 정보, 학문 생산물의 공공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운동으
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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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종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앞서도 언급했듯이 16차 베를린 회의는 회의 마지막에 ‘최종 성명서’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오픈액세스 전환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
언했다. 출판사는 “오픈액세스 전환 내지 이행(移行) 계약을 기본으로 제공해
야” 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그 계약이 “연구 결과에 대한 유료 액세스
를 벗어나 완전하고 신속하며 영구적인 이행을 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로” 제
공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둘째, 불공정(inequity)이 학술 출판과 양립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따라서 
“오픈액세스 전환은 진정으로 포용적이어야 하며 연구 분야, 주제, 언어, 결과
물의 다양함을 반영”해야 하고, “모든 커뮤니티의 문화적, 정책적, 재정적 입
장을 반영하는 오픈액세스 출판 서비스의 지역별로 차등화된 가격 책정(전 지
구적 차원의 가격 책정)은 전 세계 연구 공동체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학
문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출판 서비스 가격 책정은 전 세계적으
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부담할만하며,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셋째, 학술출판에서 학문적 자치(academic self-governance)의 절대적 중
요성을 천명했다. “출판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추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 심사 과정에서의 품질 보증은 출판 서비스 제공의 조건과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편집의 독립성 보장 또한 명시했다. 

넷째, 저자의 선택권과 저작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했다. 이 문제
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인식 수
준과 전문성이 아마 가장 취약한 영역이어서 더욱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제16차 베를린 회의의 참석 대표들은 “저작자의 ‘출판 허락’ 계약은 저작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는 점과 동시에 “저자의 라이선스 선택
이 출판 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9)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종 성명서’의 마지막에서 참가 대표들은 학술출판사들이 이러한 다섯 가

9) 예를 들어 ACS 출판사의 경우 ACS Omega 저널을 제외한 저널에 대해 CC BY 4.0와 CC BY-NC-ND 
4.0의 APC에 차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https://acsopenscience.org/researchers/oa-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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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칙 위에서 “완전하고 즉각적인 오픈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전 세계 연
구 공동체들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함으로써 흠 없는 완전한 학문적 소통을 위
한 그들의 노력 여부에 대해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있다고 함으로써 학술출
판사들의 신속한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5.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당면 과제 

이상과 같이 제16차 베를린 회의의 결과를 포함하여 국내외 오픈액세스 운
동을 점검한 결과, 해외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
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대학인의 오픈액세스 공론화
와 ‘오픈액세스 선언’ 채택, 둘째, 오픈액세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셋
째, 공공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넷째, 대학도
서관의 오픈액세스 협상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다섯째, 정부의 정책 방향 설
정 및 지원 강화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5.1. 대학과 대학인의 오픈액세스 공론화

앞서 거듭 강조했지만, 대학 사회 안에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각 대학의 총장과 도서관장의 연명으로 오픈액세스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21년 하반기에 대학 오픈액세스 추진위
원회 결성을 시도하면서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대학 오픈액세스 선
언’(가제)의 초안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제16차 베를
린 회의 참여의 경험도 반영하여 좀 더 수정한 문안을 본 연구보고서에도 수
록했다(부록 15 참조). 선언 초안에서 밝힌 기본 원칙 아홉 가지 중 주요 내용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서 국제 오픈액
세스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천명하면서 오픈액세스와 연구자의 저작권 보호가 함께 가는 것임을 명시한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말로 행해지는 학술 활동과 한국어 학술지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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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인으로서 오픈액세스 선언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으로서 강조되
어야 한다. 즉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이 학문의 언어와 문자로서 지니는 가치, 
중요성, 잠재력에 주목하며, 한국어를 사용한 소통이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
통과 대중적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오픈액세스의 대의에 부합함을 천명
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학문적 소통과 경쟁을 위해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는 학
술지를 강조하는 국제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이 흐름은 학술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에서 해외 학술출판사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비판하면
서 다섯 번째 원칙에서 “해외 출판사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고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는 “공공의 연구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오픈액세
스 방식으로 출간함을 원칙으로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 결
과도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원칙은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것이
다. 일곱 번째 원칙에서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관행을 확립”하
고 “학회 등 학술단체가 국내 학술정보업체와 전자저널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오픈액세스를 막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
픈액세스와 상충하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다. 

여덟 번째 원칙으로는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국내 학술지와 학회가 재
정적인 열악함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 필
요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연구자가 겪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신진연구자와 예
비연구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그림자 노동’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 원칙으로는 큰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나 
플랫폼이라는 오픈액세스 실현의 물질적 기반 조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국
회, 관련 공공기관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선언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잘 조율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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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처는 학문 
사회를 동반자로 하여 오픈액세스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논의”의 시동
을 걸어야 하며, “국회 역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확보
가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를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
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대학과 대학인이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다짐함으로써 마무리한다. 

5.2. 오픈액세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오픈액세스 운동을 통해 전환계약을 전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다. 우선 한국 대학들이 해외 학술지 구독을 위해 지불
하는 구독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 정리해야 하며, 국내 연구자들이 한 
해에 지불하는 게재료(APC)의 총액과 추이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WoS(Web of Science)에서 국내 학자들의 해외 학술지 출판논문수(2022년 기
준)는 약 78,000건이며, 이중 약 4만 건이 이미 오픈액세스로 출간되고 있다
고 한다. 논문당 게재료 평균을 미국 캘리포니아대 기준으로 260만 원으로 계
산할 때, 총액으로 약 2,028억 원이 소요되지만, 이중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실
린 약 4만 건은 이미 각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지불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1천억 원 정도이다. 다시 말해,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협상에서 국내 대학들이 
구독료에서 1천억 원 정도를 줄여 게재료로 돌리면 비용 중립의 원칙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림잡은 액수이고, 오픈액세스 협상조직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 연구지원체제의 현황에 비춰볼 때, 
각 연구자나 연구팀을 통해 게재료를 수합해 통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며, WoS에서 국내 연구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하고 각 저널의 게재료를 반영
하여 역산함으로써 게재료 총액을 파악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어쨌든 오픈
액세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통계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
한 일이요, 오픈액세스 협상의 첫걸음이다. 그 외에도 각 학문분야별 통계 및 
대학별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며, 국내 학술지를 상대로도 동일
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오픈액세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에 걸쳐 연구자들이 처한 조건과 
그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량 설문조사 및 학문분야별 초점그룹집단면
담(FGI) 등이 당연히 뒤따라와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위한 투자에 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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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운영진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5.3. 공공연구기금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오픈액세스 운동은 대학도서관 등이 출판사들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성과를 거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술논
문을 유료 액세스 학술지가 아닌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투고하는 문화가 대세
로 자리 잡아야만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
으로 소속 연구자들에게 오픈액세스 투고를 장려해야 하며, 교내외의 연구기금
을 받은 연구 결과물은 오픈액세스 출간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
지에 논문 게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학술지가 오픈액세스를 채택하고 있
지 않다면, 다른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기가 꺼려질 것이다. 특히 인문학 
분야 등에서는 해외 학술지 중에도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종수가 아직 제한적
인 학문 분야가 적지 않아 오픈액세스 출간 의무화가 연구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해외 학술지의 경우, 완전한 오픈액세스 저
널이 아니더라도 오픈액세스 옵션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저널인 경우가 급속
히 늘어나고 있어 점차 문제가 쉽게 풀려가리라고 판단한다. 어쨌든 공공연구
기금 지원으로 행해진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서 제출과 심사를 
통한 예외 인정을 상당 기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그러한 유예 기간
에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종수의 학술지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선언하게 되도
록 국제적인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자는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출간하
는 것이 연구 성과의 홍보와 확산에 유리하며 인용지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독점적 지위의 출판사들이 치열한 
국제적 학문 경쟁에 편승한 영업 전략을 씀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중 
상당수가 그 명성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 즉 학술지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평판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인도 잘 아는 네이처(Nature)가 자꾸 자매지를 만들어 세를 불리고 게재료
를 천정부지로 올릴 뿐만 아니라 투고료(심사 과정에서 게재 불가 판정이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제도까지 도입하는 흐름이 과연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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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은 논문의 오픈액세스 출간 의무화는 각 대학이 자
율적인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유예 기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받는 공공연구기금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한국연구재단(NRF)이 자신의 지원을 받은 연구는 오픈액세스 출간을 의무화하
는 정책을 천명한다면 오픈액세스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특히 한국연
구재단이 2021년에 베를린의 ‘OA2020’에 오픈액세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천명을 더 늦출 명분이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체제에서 오픈액세스와 관
련한 평가 항목들은 실제 오픈액세스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매우 절충주의적인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
술지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으면 평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오
픈액세스 플랫폼/리포지터리 등에서처럼 인터넷 검색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어 오픈액세스의 취지에 부합한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체제에 따른 등재(후보)지들이 의무
적으로 게재논문의 원문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역시 오픈액세스의 정의에 따르면 많은 결함을 안
고 있음을 지적해야 옳다. 현재 KCI는 논문을 검색해서 내려받거나 인쇄하는 
것 외에는 ‘FAIR’의 원칙에 따른 재사용 등이 불가능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CCL’(Creative Commons License)도 적용되지 않
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게재논문에 워터마크를 넣고 있는 것도 마치 논문의 
저작권이 모두 재단 측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꼭 지적할 사항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자연과학·공학 
분야 연구자들과 달리 연구비 혜택을 받는 비중이 현저히 적다는 현실이 가져
오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에 자리를 잡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해
외 저널에 게재할 때 비싼 게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물며 미
취업 박사들의 경우는 게재료가 너무 과중하여 오픈액세스 저널에 투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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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구 결과를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간을 할 수 있도록 게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았
든 아니든 모든 연구 결과의 오픈액세스 출간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국내 학술지의 게재료는 해외에 비해 높지 않지만, 
오픈액세스 전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재료가 자꾸 상승하고 있으며 (해외
에서는 찾기 힘든 제도로서) 투고자가 심사료를 내는 것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학회와 학술지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기성의 
학회와 학술지가 신진 학자들에게 학술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다고까지 
말할 여지가 있다. 이 역시 학문사회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5.4. 대학도서관 오픈액세스 협상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오픈액세스 운동의 성패는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저널 예산을 지출하는 대학도
서관들이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하여 오픈
액세스 전환계약을 이끌어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현재 존재하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KCUE 컨소시엄’과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주관의 ‘대학라이선스 컨소시엄’을 적절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성 조직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며, 앞서 말한 대학인의 
오픈액세스 선언 추진 과정, 공공연구기금 논문의 오픈액세스 출간 의무화 등
을 통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 분위기가 성숙하리라 
본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오픈액세스 운동을 위해 예산 지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정부도 오픈액세스 협상단, 즉 협상담당 책임자(chief 
negotiators)에 힘을 싣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협상 조직이 정비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협상담당 책임자들의 과제는 
넘쳐난다. 앞서 ‘5.2. 오픈액세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설명한 전환
계약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갖가지 통계 조사와 설문 조사, 초점집단그룹집단면
접, 심층면접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학별로 형평에 맞는 
부담 액수를 산정하여 배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나라별로 경제력, 즉 GDP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을 차등화하자
는 오스트리아 대표의 제안이 반영된 ‘최종 성명서’의 원칙이 관철될 여건이 
성숙했을 때, 한국이 어떤 위치에 처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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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에 따라 생
기는 비용 증가분을 오픈액세스 운동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국제적인 학문 공동체 안에서 자기책임을 다하면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리더십
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국가 경제력에 비해 고등교육 투자가 매우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지나친 부담 증가는 한국 대학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미리부터 국제 오픈액세스 운동 안에서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의 
입지를 다져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당장 닥칠 급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협상력이 뛰어난 해외 학술출판사들은 오픈액세스 운동의 이러한 
방향을 활용하여 한국의 경제력을 명분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국내 협상단에
게 압박할 가능성은 코앞의 현실이라고 본다.        

5.5. 정부와 국회의 지원 정책 방향 

앞서 설명한 ‘오픈액세스 선언’의 초안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잘 조율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듯이, 오픈액세스 추진은 정부와 국회가 
대학과 학문 사회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원활하게 상호협력하며 학문 연구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양대 
중앙부처는 국회와 협력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확
보를 위해 벌여야 할 사업들을 위한 연도별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지만, 학술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위의 해
외 학술출판사들과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타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
라서 협상이 결렬되면 구독 중단을 불사하는 보이콧 운동을 상당 기간 지속해
야 함은 틀림없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나의 상
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대학라이선스사업 예산인 228억을 
종잣돈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협상이 결렬되면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못쓰게 
되더라도 예산의 미집행이 차년도의 예산 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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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타기와도 같고 구독 중단을 불사하는 직접 행동이 불가피한 지난한 전자
저널 협상과정임을 충분히 배려하여 정부의 회계 운용 원칙에서 예외와 융통
성을 허락하여 협상단이 다양한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
의 탄탄한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개별 대학들도 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신
뢰하면서 더욱 단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구독 중단에 따른 연구의 불편을 해결
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소속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앞서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의 전개를 살피며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 2021년 10월에 오픈액세스 추진을 위한 결정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정부적인 오픈액세스 추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 결론: 서울대와 서울대 도서관의 임무와 역할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국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오픈액세스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과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서울대가 한국 대학 생태계에서 가지는 남다른 위상 때문
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전국의 대
학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 국회의 입법적 관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5절에서 논한 오픈액세스 운동의 당면과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학술지 출판사는 자의든 타의든 오픈액세스 저널로 가기 위
한 과도기에 있으며, 출판사는 기존 저널 구독료를 출판비로 전환하는 오픈액
세스 전환계약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대학도 이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와 연구원의 논문 생
산량이 많은 기관으로서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이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독료를 제외한 출판비에 해당하는 비용 증가에 
대한 추가 지원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저널 구독료를 관리하는 도서관
과 논문게재료(APC)를 지원하는 연구처가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통
계를 활용하여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도서관이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을 포함하는 전자저널 구독 계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



- 32 -

도록 연구처의 논문게재료 예산이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토대가 기관 간 긴밀
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는 서울대의 학
술출판 및 유통의 총비용(구독료+논문게재료)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울
대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 생태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 본부와 중앙도서관이 오픈액세스 공론화에 앞장서고 다른 
대학과 연대하여 대학 사회의 총의로써 오픈액세스 선언을 해낸다면 운동의 
큰 고비를 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오픈액세스 운동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다―의 기본 방향과 틀을 세워 
선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성과를 낸다면, 전국 주요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오픈액세스 협상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의 목표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일이다. 그러나 제16차 베를린 회의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
능하다! (There is no turning back!)”는 표현이 자주 나왔듯이, 지식과 정보
의 공공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를 순
조롭게 열기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 비추어 보든, 오픈액세스의 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 길을 열기 위해 서울대와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선도적인 역
할을 해내야 하는 임무를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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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An old tradition and a new technology have converged to make 
possible an unprecedented public good. The old tradition is the 
willingness of scientists and scholars to publish the fruits of their 
research in scholarly journals without payment, for the sake of 
inquiry and knowledge. The new technology is the internet. The 
public good they make possible is the world-wide electronic 
distribution of the peer-reviewed journal literature and completely 
free and unrestricted access to it by all scientists, scholars, 
teachers, students, and other curious minds. Removing access 
barriers to this literature will accelerate research, enrich education, 
share the learning of the rich with the poor and the poor with the 
rich, make this literature as useful as it can be, and lay the 
foundation for uniting humanity in a common intellectual 
conversation and quest for knowledge.

For various reasons, this kind of free and unrestricted online availability, 
which we will call open access, has so far been limited to small 
portions of the journal literature. But even in these limited collections, 
many different initiatives have shown that open access is economically 
feasible, that it gives readers extraordinary power to find and make use 
of relevant literature, and that it gives authors and their works vast and 
measurable new visibility, readership, and impact. To secure these 
benefits for all, we call on all interested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o 
help open up access to the rest of this literature and remove the 
barriers, especially the price barriers, that stand in the way. The more 
who join the effort to advance this cause, the sooner we will all enjoy 
the benefits of op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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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ture that should be freely accessible online is that which 
scholars give to the world without expectation of payment. Primarily, 
this category encompasses their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but it 
also includes any unreviewed preprints that they might wish to put 
online for comment or to alert colleagues to important research findings. 
There are many degrees and kinds of wider and easier access to this 
literature. By “open access” to this literature, we mean its free 
availability on the public internet, permitting any users to read, 
download, copy, distribute, print, search, or link to the full texts of 
these articles, crawl them for indexing, pass them as data to software, 
or use them for any other lawful purpose, without financial, legal, or 
technical barriers other than those inseparable from gaining access to 
the internet itself. The only constraint on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only role for copyright in this domain, should be to give authors 
control over the integrity of their work and the right to be properly 
acknowledged and cited.

While the peer-reviewed journal literature should be accessible online 
without cost to readers, it is not costless to produce. However, 
experiments show that the overall costs of providing open access to this 
literature are far lower than the costs of traditional forms of 
dissemination. With such an opportunity to save money and expand the 
scope of dissemin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today a strong 
incentive for professional associations, universities, libraries, foundations, 
and others to embrace open access as a means of advancing their 
missions. Achieving open access will require new cost recovery models 
and financing mechanisms, but the significantly lower overall cost of 
dissemination is a reason to be confident that the goal is attainable and 
not merely preferable or utopian.

To achieve open access to scholarly journal literature, we recommend 
two complementar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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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lf-Archiving: First, scholars need the tools and assistance to 
deposit their refereed journal articles in open electronic archives, a 
practice commonly called, self-archiving. When these archives conform 
to standards created by the Open Archives Initiative, then search 
engines and other tools can treat the separate archives as one. Users 
then need not know which archives exist or where they are located in 
order to find and make use of their contents.

II. Open-access Journals: Second, scholars need the means to launch a 
new generation of journals committed to open access, and to help 
existing journals that elect to make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Because journal articles should be disseminated as widely as possible, 
these new journals will no longer invoke copyright to restrict access to 
and use of the material they publish. Instead they will use copyright and 
other tools to ensure permanent open access to all the articles they 
publish. Because price is a barrier to access, these new journals will not 
charge subscription or access fees, and will turn to other methods for 
covering their expenses. There are many alternative sources of funds 
for this purpose, including the foundations and governments that fund 
research, the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that employ researchers, 
endowments set up by discipline or institution, friends of the cause of 
open access, profits from the sale of add-ons to the basic texts, funds 
freed up by the demise or cancellation of journals charging traditional 
subscription or access fees, or even contributions from the researchers 
themselves. There is no need to favor one of these solutions over the 
others for all disciplines or nations, and no need to stop looking for 
other, creative alternatives.
Open access to peer-reviewed journal literature is the goal. 
Self-archiving (I.) and a new generation of open-access journals (II.) 
are the ways to attain this goal. They are not only direct and effective 
means to this end, they are within the reach of scholars themselves, 
immediately, and need not wait on changes brought about by markets or 
legislation. While we endorse the two strategies just outlined, we also 
encourage experimentation with further ways to make th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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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resent methods of dissemination to open access.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o local circumstances are the best ways 
to assure that progress in diverse settings will be rapid, secure, and 
long-lived.

The Open Society Institute, the foundation network founded by 
philanthropist George Soros, is committed to providing initial help and 
funding to realize this goal. It will use its resources and influence to 
extend and promote institutional self-archiving, to launch new 
open-access journals, and to help an open-access journal system 
become economically self-sustaining. While the Open Society Institute’s 
commitment and resources are substantial, this initiative is very much in 
need of other organizations to lend their effort and resources.

We invite governments, universities, libraries, journal editors, publishers, 
foundations, learned societies,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individual 
scholars who share our vision to join us in the task of removing the 
barriers to open access and building a future in which research and 
education in every part of the world are that much more free to 
flourish.

February 14, 2002
Budapest, Hungary

Leslie Chan: Bioline International
Darius Cuplinskas: Director, Information Program, Open Society Institute
Michael Eisen: Public Library of Science
Fred Friend: Director Scholarly Communic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Yana Genova: Next Page Foundation
Jean-Claude Guédon: University of Montreal
Melissa Hagemann: Program Officer, Information Program, Open Society 
Institute
Stevan Harnad: Professor of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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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ampton, Universite du Quebec a Montreal
Rick Johnson: Director,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SPARC)
Rima Kupryte: Open Society Institute
Manfredi La Manna: Electronic Society for Social Scientists
István Rév: Open Society Institute, Open Society Archives
Monika Segbert: eIFL Project consultant
Sidnei de Souza: Informatics Director at CRIA, Bioline International
Peter Suber: Professor of Philosophy, Earlham College & The Free 
Online Scholarship Newsletter
Jan Velterop: Publisher, BioMed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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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
Released June 20, 2003

Contents
- Summary of the April 11 meeting
- Definition of open access publication
- Stat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Funding Agencies working group
- Statement of the Libraries & Publishers working group
- Statement of Scientists and Scientific Societies working group
- List of participants

Summary of the April 11, 2003, Meeting on Open Access Publishing

The following statements of principle were drafted during a one-day 
meeting held on April 11, 2003 at the headquarters of the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in Chevy Chase, Maryland.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stimulate discussion within the biomedical research 
community on how to proceed, as rapidly as possible, to the widely held 
goal of providing open access to the primary scientific literature. Our 
goal was to agree on significant, concrete steps that all relevant parties 
—the organizations that foster and support scientific research, the 
scientists that generate the research results, the publishers who 
facilitate the peer-review and distribution of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he scientists, librarians and other who depend on access to this 
knowledge— can take to promote the rapid and efficient transition to 
open access publishing.

A list of the attendees is given following the statements of principle; 
they participated as individuals and not necessarily as representatives of 
their institutions. Thus, this statement, while reflecting the group 
consensu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carrying the unqualified 
endorsement of each participant or any position by thei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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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ntention is to reconvene an expanded group in a few months to 
draft a final set of principles that we will then seek to have formally 
endorsed by funding agencies, scientific societies, publishers, librarian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ividual scientists as the accepted standard 
for publication of peer-reviewed reports of original research in the 
biomedical sciences.

The document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e first is a working 
definition of open access publication. This is followed by the reports of 
three working groups.

Definition of Open Access Publication

An Open Access Publication is one that meets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e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grant(s) to all users a free, 
irrevocable, worldwide, perpetual right of access to, and a license to 
copy, use, distribute, transmit and display the work publicly and to make 
and distribute derivative works, in any digital medium for any 
responsible purpose, subject to proper attribution of authorship[2], as 
well as the right to make small numbers of printed copies for their 
personal use.

A complete version of the work and all supplemental materials, including 
a copy of the permission as stated above, in a suitable standard 
electronic format is deposited immediately upon initial publication in at 
least one online repository that is supported by an academic institution, 
scholarly society, government agency, or other well-established 
organization that seeks to enable open access, unrestricted distribution, 
interoperability, and long-term archiving (for the biomedical sciences, 
PubMed Central is such a reposit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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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pen access is a property of individual works, not necessarily 
journals or publishers.

  2. Community standards, rather than copyright law,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proper attribution and 
responsible use of the published work, as they do now.

Stat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Funding Agencies Working Group

Our organizations sponsor and nurture scientific research to promote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ideas and knowledge for the public 
benefit. We recognize that publication of results is an essential par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he costs of publication are part of the cost of 
doing research. We already expect that our faculty and grantees share 
their ideas and discoveries through publication. This mission is only 
half-completed if the work is not made as widely available and as 
useful to society as possible. The Interne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prac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distributing published scientific 
knowledge and makes possible substantially increased access.

To realize the benefits of this change requires a corresponding 
fundamental change in our policies regarding publication by our grantees 
and faculty:

We encourage our faculty/grant recipients to publish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open access model, to maximize the 
access and benefit to scientists, scholars and the public throughout the 
world.

We realize that moving to open and free access, though probably 
decreasing total costs, may displace some costs to the individual 
researcher through page charges, or to publishers through decreased 
revenues, and we pledge to help defray these costs. To this end we 
agree to help fund the necessary expenses of publication under the open 
access model of individual papers in peer-reviewed journals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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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limits based on market conditions and services provided).

We reaffirm the principle that only the intrinsic merit of the work, and 
not the title of the journal in which a candidate�s work is published, 
will be considered in appointments, promotions, merit awards or grants.

We will regard a record of open access publication as evidence of 
service to the community, in evaluation of applications for faculty 
appointments, promotions and grants.

We adopt these policies in the expectation that the publishers of 
scientific works share our desire to maximize public benefit from 
scientific knowledge and will view these new policies as they are 
intended —an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the public.

Statement of the Libraries & Publishers Working Group

We believe that open access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scientific 
publishing in the future and that works reporting the results of current 
scientific research should be as openly accessible and freely useable as 
possible. Libraries and publisher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hasten 
this transition in a fashion that does not disrupt the orderly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Libraries propose to:
1. Develop and support mechanisms to make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publishing and to provide examples of these mechanisms to 
the community.

2. In our education and outreach activities, give high priority to teaching 
our users about the benefits of open access publishing and open 
access journals.

3. List and highlight open access journals in our catalogs and other 
relevant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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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ublishers propose to:
1. Commit to providing an open access option for any research article 

published in any of the journals they publish.
2. Declare a specific timetable for transition of journals to open access 

models.
3. Work with other publishers of open access works and interested 

parties to develop tools for authors and publishers to facilitate 
publication of manuscripts in standard electronic formats suitable for 
archival storage and efficient searching.

4. Ensure that open access models requiring author fees lower barriers 
to researchers at demonstrated financial disadvantage, particularly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Statement of Scientists and Scientific Societies Working Group

Scientific research is an interdependent process whereby each 
experiment is informed by the results of others. The scientists who 
perform research and the professional societies that represent them have 
a great interest in ensuring that research results are disseminated as 
immediately, broad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Electronic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offers the opportunity and the obligation to share 
research results, ideas and discoveries freely with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the public.

Therefore:
1.  We endorse the principles of the open access model.
2. We recognize that publishing is a fundamental part of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costs of publishing are a fundamental cost of doing 
research.

3. Scientific societies agree to affirm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open 
access model and their commitment to ultimately achieve open 
access for all the works they publish. They will share information on 
the steps they are taking to achieve open access with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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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erve and with others who might benefit from their experience.
4. Scientists agree to manifest their support for open access by 

selectively publishing in, reviewing for and editing for open access 
journals and journals that are effectively making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5. Scientists agree to advocate changes in promotion and tenure 
evaluation in order to recognize the community contribution of open 
access publishing and to recognize the intrinsic merit of individual 
articles without regard to the titles of the journals in which they 
appear.

6. Scientists and societies agree that education is an indispensable part 
of achieving open access, and commit to educate their colleagues, 
members and the public about the importance of open access and 
why they support it.

List of Participants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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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The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was published on 22 October 2003 in English. It is one 
of the milestones of the Open Access movement. The wording of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reface

The Interne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prac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distributing scientific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For 
the first time ever, the Internet now offers the chance to constitute a 
global and interactive representation of human knowledge, including 
cultural heritage and the guarantee of worldwide access.

We, the undersigned, feel obliged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Internet as an emerging functional medium for distributing knowledge. 
Obviously, these developments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modify the 
nature of scientific publishing as well as the existing system of quality 
as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the ECHO Charter and the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 we have drafted the Berlin Declaration to 
promote the Internet as a functional instrument for a global scientific 
knowledge base and human reflection and to specify measures which 
research policy makers, research institutions, funding agenc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need t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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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Our mission of disseminating knowledge is only half complete if the 
information is not made widely and readily available to society. New 
possibilities of knowledge dissemination not only through the classical 
form but also and increasingly through the open access paradigm via the 
Internet have to be supported. We define open access as a 
comprehensive source of human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of a global and accessible representation 
of knowledge, the future Web has to be sustainable, interactive, and 
transparent. Content and software tools must be openly accessible and 
compatible.

Definition of an Open Access Contribution

Establishing open access as a worthwhile procedure ideally requires the 
active commitment of each and every individual producer of scientific 
knowledge and holder of cultural heritage. Open access contributions 
include origin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raw data and metadata, 
source materials, digital representations of pictorial and graphical 
materials and scholarly multimedia material.

1. Open access contributions must satisfy two conditions:The author(s) 
and right holder(s) of such contributions grant(s) to all users a 
free, irrevocable, worldwide, right of access to, and a license to 
copy, use, distribute, transmit and display the work publicly and to 
make and distribute derivative works, in any digital medium for any 
responsible purpose, subject to proper attribution of authorship 
(community standards,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proper attribution and responsible use of the 
published work, as they do now), as well as the right to make 
small numbers of printed copies for their pers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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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complete version of the work and all supplemental materials, 
including a copy of the permission as stated above, in an appropriate 
standard electronic format is deposited (and thus published) in at 
least one online repository using suitable technical standards (such as 
the Open Archive definitions) that is supported and maintained by an 
academic institution, scholarly society, government agency, or other 
well-established organization that seeks to enable open access, 
unrestricted distribution, inter operability, and long-term archiving.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the Electronic Open Access Paradigm

Our organizations are interested in the further promotion of the new 
open access paradigm to gain the most benefit for science and society. 
Therefore, we intend to make progress by
● encouraging our researchers/grant recipients to publish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open access paradigm.
● encouraging the holders of cultural heritage to support open access 

by providing their resources on the Internet.
● developing means and ways to evaluate open access contributions and 

online-journals in order to maintain the standards of quality 
assurance and good scientific practice.

● advocating that open access publication be recognized in promotion 
and tenure evaluation.

● advocating the intrinsic merit of contributions to an open access 
infrastructure by software tool development, content provision, 
metadata creation, or the publication of individual articles.

We realize that the process of moving to open access changes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with respect to legal and financial aspects. 
Our organizations aim to find solutions that support further development 
of the existing legal and financial frameworks in order to facilitate 
optimal use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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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Plan S 

Open Access is Foundational to the Scientific Enterprise

Universality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science (the term “science” as 
used here includes the humanities): only results that can be discussed, 
challenged, and, where  appropriate, tested and reproduced by others 
qualify as scientific. Science, as an institution of organised criticism,  
can therefore only function properly if research results are made openly 
available to the community so that they can be submitted to the test 
and scrutiny of other researchers. Furthermore, new research builds on 
established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The chain, whereby new 
scientific discoveries are built on previously established results, can only 
work optimally if all research results are made openly available to the 
scientific community.

Publication paywalls are withholding a substantial amount of research 
results from a large fraction of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from 
society as a whole. This constitutes an absolute anomaly, which hinders 
the scientific  enterprise in its very foundations and hampers its uptake 
by society. Monetising the access to new and existing research results 
is profoundly at odds with the ethos of science (Merton, 1973). There 
is no longer any justification for this state of affairs to prevail and the 
subscription-based model of scientific publishing, including its so-called  
‘hybrid’ variants, should therefore be terminated. In the 21st century, 
science publishers should provide a service to help researchers 
disseminate their results. They may be paid fair  value for the services 
they are providing, but no science should be locked behind pay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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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isive Step Towards the Realisation of Full Open Access Needs 
to be Taken Now

Researchers and research funders have a collective duty of care for the 
science system as a whole. The 2003 Berlin Declaration was a strong 
manifestation of the science community (researchers and research 
funders united) to regain ownership of the rules governing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Science Europe established 
principles for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in 2013, but wider overall 
progress has been slow. In 2016, the EU Ministers of science and 
innovation, assembled in the Competitiveness Council, resolved that all 
European scientific publications should be immediately accessible by 
2020.

As major public funders of research in Europe, we have a duty of care 
for the good functioning of the science system (of which we are part), 
as well as a fiduci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usage of the public 
funds that we are entrusted with. As university and library negotiation 
teams in several countries (e.g. Germany, France, Sweden) are 
struggling to reach agreements with large publishing houses, we feel 
that a decisive move towards the realisation of Open Access and the 
complete elimination of publication paywalls in science should be taken 
now. The appointment of the Open Access Envoy b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ccelerated this process.

Hence, driven by our duty of care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science system, we have developed Plan S whereby research funders 
will mandate that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that are generated 
through research grants that they allocate, must be fully and 
immediately open and cannot be monetised in any way.

Further Considerations

We recognise that researchers need to be given a maximum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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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oose the proper venue for publishing their results and that in some 
jurisdictions this freedom may be covered by a legal or constitutional 
protection. However, our collective duty of care is for the science 
system as a whole, and researchers must realise that they are doing a 
gross disservice to the institution of science if they continue to report 
their outcomes in publications that will be locked behind paywalls.

We also understand that researchers may be driven to do so by a 
misdirected reward system which puts emphasis on the wrong indicators 
(e.g. journal impact factor). We therefore commit to fundamentally 
revise the incentive and reward system of science, using the 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 as a starting 
point. The subscription-based model of scientific publishing emerged at 
a certain point in the history of science, when research papers needed 
extensive typesetting, layout design, printing, and when hardcopies of 
journals needed to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world. While moving 
from print to digital, the publishing process still needs services, but the 
distribution channels have been  completely transformed. There is no 
valid reason to maintain any kind of subscription-based business model 
for scientific publishing in the digital world, where Open Access  
dissemination is maximising the impact, vi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whole research process. Publishers should provide services that help 
scientists to review, edit, disseminate, and interlink their work and they 
may charge fair value for these services in a transparent way. The 
minimal standards for services expected from publishers are laid down 
in the 2015 ‘Science Europe Principles on Open Access Publisher 
Services’.

Obviously, our call for immediate Open Access is not compatible with 
any type of embargo period. We acknowledge that ‘transformative’ type 
of agreements, where subscription fees are offset against publication 
fees, may contribute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full Open Access. 
Therefore, it is acceptable that, during a transition period that  should 
be as short as possible, individual funders may continue to to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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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in ‘hybrid’ journals that are covered by such a 
‘transformative’ type of agreement. There should be complete  
transparency in such agreements and thei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fully and publicly disclosed. We are aware that there maybe attempts 
to misuse the Open Access model of publishing by publishers that 
provide poor or non-existent editorial services (e.g. the so-called 
‘predatory’ publishers). We will therefore support initiatives that 
establish robust quality criteria for Open Access publishing, such as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and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Books (DOAB).

We note that for monographs and books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may be longer than 1 January 2020, but as short as possible and 
respecting the targets already set by the individual research funders.

cOAlition S: Building an Alliance of Funders and Stakeholders

Plan S stat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for future Open Access 
publishing. Science Europe, funders,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and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work together to clarify and publish 
implementation details. The plan does not advocate any particular Open 
Access business model, although it is clear that some of the current 
models are not compliant. We therefore invite publishers to switch to 
publication models that comply with these principles.

Plan S was initiated by the Open Access Envoy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further developed by the President of Science Europe 
and by a group of Heads of national funding organisations. It also drew 
on substantial input from the Scientific Council of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Today, a group of national funders initiate the alliance 
cOAlition S to take actio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Plan S, and 
are joi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We invite other funding agencies and research councils, as well 
as stakeholders (notably researchers, universities, libra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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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s) to join cOAlition 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swift 
realisation of our vision of science without publication paywalls.

Marc Schiltz
President of Science Europe

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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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전자저널 협상 문제에 임하는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 입장문

날로 늘어나는 전자저널 구독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거점
국립대학교 도서관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학술정보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전자저널 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1.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들은 전자저널 구독 협상 시 보다 더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 의지를 가질 것이다. 주요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의 70% 이상을 차
지하는 전자저널의 협상을 전문사서들에게 맡기고 도서관장들은 거의 참여하
지 않는 등 무관심한 분위기가 그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었다는 점, 깊이 반성한
다. 2018년 올해 당면한 협상에서도 여전히 손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책임진 도서관장으로서 책무가 아니다. 때문에 화급히 전자저널 수요가 
많은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자, 
여러 가지 단기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들은 KCUE 컨소시엄 협상팀의 협상을 
적극 지지하며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 개별 대학도서관은 국가적 수준의 컨소시엄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 대
학의 여건에 맞는 디테일 (협상)조건을 적극 준비하고 개별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글로벌 출판업자들에 대응하여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각 
대학도서관의 개별협상보다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컨소시엄 협상이 적절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개별협상이 무시되거나 방
기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적 수준의 컨소시엄 협상에서 협상가격 및 협상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협약하더라도, 그 협상틀 안에서 각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는 소소한 디테일 협상 조건을 고민하여야 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디
테일 협상 속에서 얻는 작은 성과가 여러 해 누적되고 도서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확산되면 우리나라 학술정보 인프라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3. 국가적 수준의 컨소시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 구독중지에 이
르는 비상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협상결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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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독중지 시 이
용자 설득 및 불편 최소화 정책 등 실질적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대학도서관 차원의 긴급대책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등을 위한 
도서관 협력이 불가피하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도서관장들이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현재 글로벌 출판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비상대책 매뉴얼이 
없고 또 협상단이 각 도서관의 실무사서들이다 보니, 매번 글로벌 출판업체의 
지연작전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 도
서관장들도 적극 참여하여 협상결렬 시부터 실제 구독중지시 이용자 설득 및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실천가능한 실질적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이
를 총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비상대책의 수립 및 구독중지시 비상대
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매뉴얼은 그 존재 자체
만으로도 협상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전자저널 협상 체계 및 협상 전략을 보다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전자저널 구독 문제는 세계 도서관계의 당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
로서, 선진국 국가 및 대학에서도 비슷한 노력 끝에 대안정책과 협상 전략 면
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국가 및 대학의 대
안정책 및 협상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전자저널 협상체계를 보
다 선진화하여야 한다. 현재 대교협과 대도련이 진행하는 KCUE 컨소시엄의 
협상채널, KERIS의 ACE 컨소시엄의 협상 채널이 있지만, 유기적인 협력과 체
계적인 지원이 태부족하다. 선진국 경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협상 체계를 보
다 선진화하고 다양한 대안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자저널 협상 이외에 전자저널 구독과 관련한 대학도서관 간 협력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저널 구독 문제는 협상 문제 그 자체로 한정되지 않
는다. 대학 내 혹은 대학 간 구독 주체의 재구성이나 자료공유 등 대안적인 협
상 전략은 대부분 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간
의 단행본 공동구입, 시설이용, 공동보존서고 등도 21세기 가속화되는 정보화 
추세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파고 속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8년 8월 21일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 10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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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

모든 사람이 학술연구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의 촉진과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식공유를 통한 공공선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거대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은 학술연구성과의 전 세계
적 공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술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급격
히 제한되었다. 상업출판사 학술지의 비용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액세스출
판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연구와 학문, 지식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출판모델이다. 이에 우리 문헌정보학 분야 모든 학술단
체는 우리나라 학술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출판을 희망하
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출판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발행 학술지를 단계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고자 한
다.

하나, 우리는 국내 타 학문분야 학술단체에게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함께 전환
할 것을 권유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할 것
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이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신속하고 폭
넓게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인용률을 제고할 것임을 확신
한다.

하나, 우리는 엄격한 동료심사과정을 거친 우수한 학술논문을 출판하여 왔으
며,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더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도서관과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계에 오
픈액세스 학술지 발간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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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 및 기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
하여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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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

우리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술 연구 활동을 통
해 삶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술성과의 
유통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정책을 개선하고, 학회 및 학술지 운영에 
관련된 연구자 문화를 성찰하여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학술 
연구 활동을 공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경쟁과 
성과주의에 물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1) 연구자들의 논문 집필ㆍ연구 활동뿐 아니라 학술지 편집, 논문 심사, 학
회기획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문·사회과
학 학회가 학술정보 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관계는 재고되고 다시 구조화되
어야 합니다.
2)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전자 논문 제공 방법은 확고
한 지식 공유(오픈액세스 등) 정신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하며, 지식 생산자
인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도서관들도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어야 하며, 대학들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에 대한 정부 및 학술진흥 공
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ㆍ합리성을 위하여

1) 한국연구재단의 학회 및 학술지 평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학 또한 
논문 편수로 연구자와 대학 교육자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
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적 평가제도의 확충은 물론, 연구자의 다
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도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개선ㆍ개혁해야 합
니다. 논문 양산 체제에 모래알처럼 된 연구자들이 굴종하고 학회들이 그 경
쟁 단위가 되고 만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학회들의 협동과 공동의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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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3) 학회가 더 이상 경쟁과 착취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술 
활동을 빌미로 한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과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학벌ㆍ학연 등에 의한 학회 운영과 학교 이기주의도 폐기처
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더 개방적이고 엄정한 학술 평가 제도와 
우수하고 공공적 학술성과를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협동과 지식공유를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회 및 연구자
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도 연대 활동을 모색해 나갈 것
을 선언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 59 -

부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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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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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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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학술정보 지원체계 개선 
및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안)｣(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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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컨퍼런스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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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pen Access in 
Germany: Joint Guidelin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ander”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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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컨퍼런스의 ‘최종 성명서’ (국문 번역본/영어 원문)

국문 번역본

2023년 6월 6~7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6회 베를린 오픈액세스 컨퍼런스
(B16)에는 6개 대륙 38개국에서 온 연구 수행 및 연구기금 제공 기관 대표단
이 모였는데, 이들은 교육 및 연구 관련 정부 부처, 연구기금 제공 기관, 대학 
및 연구자 사회 지도자들, 도서관 및 국가 수준의 도서관 컨소시엄, 과학자와 
학자들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성명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의 강력한 합의를 대변합니다. 

글로벌 오픈 액세스 전환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픈액세스 협상을 통해 모든 대륙의 연구 공동체들은 독자든 저자든 비용 

없이 연구 성과를 더 쉽게 읽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좀더 빨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출판사는 모든 이에게 오픈액세
스 전환 내지 이행 계약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유료 액
세스를 벗어나 완전하고 신속하며 영구적인 전환을 가져올 속도와 규모로 그
러한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공정은 학술 출판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구독료 장벽(paywall)을 제거하는 진전이 오픈 사이언스와 학문에 참여하는 

일에 장애물을 낳는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진정으
로 포용적이어야 하며 연구 분야, 주제, 언어, 결과물의 다양함을 반영해야 합
니다. 모든 커뮤니티들의 문화적, 정책적, 재정적 입장을 반영하는 오픈액세스 
출판 서비스의 지역별로 차등화된 가격 책정(전지구적 차원의 가격 책정)은 전
세계 연구 공동체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학문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합니
다. 모든 오픈액세스 출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높은 출판 비용에 기반한 모
델은 불공정합니다. 출판 서비스 가격 책정은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
며, 부담할만하며,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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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자치는 학술 출판에서 절대적입니다. 
출판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낮추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 

동료 심사 과정에서의 품질 보증은 출판 서비스 제공의 조건과 명확하게 분리
되어야 합니다. 편집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자의 선택권과 저작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저작권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강력히 지

지합니다. 출판사와의 오픈액세스 계약은 저자가 출판사에게 “제한적”, 즉 “비
배제적인”(non-exclusive)인 라이선스(사용권)만을 허락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자유로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예를 들어, CC-BY)를 기본 선택 
사항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픈액세스의 정신과 목표에 따라, 보다 제한적인 
CC 라이선스(예를 들어, CC-BY-NC, CC-BY-ND, CC-BY-NC-ND)는 저자의 
학문적 필요와 관련하여 애초의 의도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출판 허락” 계약은 저작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자의 라이선스 선택이 출판 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출판사들은 지금까지 밝힌 내용들에 따라 완전하고 즉각적인 오픈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전세계 연구 공동체들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함으로써 흠 없는 
완전한 학문적 소통을 위한 그들의 노력 여부에 대해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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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STATEMENT
16th Berlin Open Access Conference

Delegations of research performing and research funding 
organizations from 38 nations and six continents, including ministr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funders, university and research 
leadership, libraries and national-level library consortia, scientists 
and scholars, gathered at the 16th Berlin Open Access Conference 
(B16), held 6-7 June 2023 in Berlin.

The statement that follows represents the strong consensus of all 
delegations present at the meeting.

The global open access transition must advance at a far greater 
pace.

Through its open access negotiations, research communities in all 
continents are making research outcomes more visible and accessible 
at no cost to readers or authors, for the benefit of all but want to 
move faster. Publishers must offer transformative and transitional 
open access agreements to all as the default and work at pace and 
scale to effect a full, rapid and permanent transition away from 
paywalled access to research results.  

Inequity is incompatible with scholarly publishing.
Progress in removing subscription paywalls must not risk creating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open science and scholarship. The open 
access transition must be truly inclusive and reflect the plurality of 
research disciplines, topics, languages, and outputs. Differentiated 
regional pricing (geopricing) of open access publishing services, that 
reflect the cultural, policy and financial positions of all communities, 
is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global research community and 
supports the goals of scholarship. One size fits all open access 
publishing models based on high publishing charges are ineq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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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for publishing services must be globally fair, transparent, 
affordable and sustainable.

Academic self-governance is an imperative in scholarly publishing.
Quality assurance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peer review must be 

clearly separated from th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publishing services to prevent practices that lower standards in 
order to increase publisher revenue. Editorial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Author choice and author rights must be fully enabled.
We strongly support retention of copyright and all rights therein by 

authors. Open access agreements with publishers should stipulate 
that authors only grant “limited” or “non-exclusive” licenses to 
publishers, and liberal Creative Commons (CC) licenses (e.g., CC-BY) 
should be applied as the default choice. In keeping with the spirit 
and goals of open access, more restrictive CC licenses (e.g., 
CC-BY-NC, CC-BY-ND, and CC-BY-NC-ND) should function as 
originally intended, in respect of the author’s disciplinary needs; 
consequently, author “license to publish” agreements should not limit 
the author’s rights in any way. The author’s choice of license should 
not affect the price of publication services.

Publishers can restore our trust in their commitment to the 
integrity of scholarly communication by working with all members of 
the global research community to effect complete and immediate 
open access according to point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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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대학 오픈액세스 선언(안) 

우리 대학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생산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 사회와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롭고 원활한 학문적 소통은 필수 조건이다. 활발한 학문적 소통은 의미있
는 학문적 성취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창의적 학문 활동의 본령이기도 하다. 지
난 수십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학문 사회는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실적,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지 게재 실적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
을 이루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21세기에 들어 더욱 빨라진 디지털정보혁명에 힘입어 학문적 소통의 주요 
수단인 학술지는 전자저널로 탈바꿈하거나 인쇄학술지를 고수하더라도 전자저
널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었다. 전자저널의 눈부신 성장은 학문적 소통에서 시
공간의 제약과 장벽을 제거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연구자는 다른 동료 학자의 
최신 연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문 발전에 
전례 없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제기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적 학문 경쟁을 배경으로 강화 일변도의 길을 걸어온 각국의 연

구평가체제가 디지털혁명과 더불어 행사한 압력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로 전자
저널의 양적 팽창을 낳았다. 세계적으로 매년 1,000종 이상의 학술지가 새로 
탄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만 해도 
이미 2,700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를 떨쳐버리지 못한 학문 사회의 현실에 편승해 해외의 유수
한 학술출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여 해마다 전자저널의 구독비용을 가파
르게 올리는가 하면, 논문 게재료 또한 자주 인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연구
기관에 과중한 예산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구독료와 게재료의 ‘이중지불’이라
는 불공정한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의 학문적 소통 체
제는 지식 본연의 공공성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학문 사회의 자유와 자율성
을 갉아먹기에 이르렀다. 국외의 많은 학술출판사와 국내의 학술정보업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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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지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문 사회와 학술지의 상업화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점점 높아져왔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국들은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논문에 비용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
동을 벌여왔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문적 소통이 상업적인 수익 추구에 의해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현실을 타파함으로써 연구자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자는 운동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북미에서 뜻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학술지 시장의 불건전한 
상업화 흐름 속에 오픈액세스의 대의를 악용하면서 학문적 소통의 질서를 어
지럽히는 부실하거나 기만적인 학술지가 나라 안팎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 또
한 현실이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오픈액세스 운동에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합당한 방식으로 동참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학문적 위상과 리더쉽을 높이려고 한다. 그 첫걸음
으로 다음과 같이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 아홉 가지를 제
안한다. 

1. 우리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픈액세스 운동에 주
목하면서 그 대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문 환경 속에서 우리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진력할 것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복리, 문화 향상에 기여하
는 연구자의 학문 활동의 공공성은 보장되고 연구자가 애써 성취한 학문적 
성과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이 학문의 언어와 문자로서 지니는 가치, 중요성, 잠
재력에 주목하며, 한국어를 사용한 소통이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대
중적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오픈액세스의 대의에 부합함을 천명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학문적 소통과 경쟁을 위해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는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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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강조하는 국제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이 흐름은 학술 언어로
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과 상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해외 출판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학술지 구독료나 게
재료(APC, article processing charge)를 합당한 근거 없이 인상하거나,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해
외 출판사가 전자저널 패키지를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의 구체적 필요를 반
영하여 구성하도록 요구하며, 구독료 또한 원활한 학문적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5. 우리는 해외 출판사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
고 조건없이 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픈액세스 전환계약 과정에서 연
구자가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고액의 게재료를 쓰는 동시에 대학도서관이 
해당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해 고가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이중지불’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이 총비용을 결코 증
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해마다 총비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줄여갈 방
법을 찾는 ‘비용중립의 원칙’을 달성할 것을 천명한다.

6. 우리는 공공의 연구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간함을 원칙으로 수립할 것을 천명한다. 더불어 공공의 연구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 결과물도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연
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학회가 전자저널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 연
구자는 오픈액세스를 위해 자신의 학술논문을 소속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저
장소(리포지터리 혹은 플랫폼)에 올려 동료 학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쉽
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하게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
회 등 학술단체가 국내 학술정보업체와 전자저널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맺
는 과정에서 오픈액세스를 막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
픈액세스와 상충되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
을 것이다.

8. 우리는 국내 학술지와 학회의 재정적인 열악함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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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연구자가 겪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신진연구자와 예비연구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그림자 
노동’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9. 오픈액세스를 실현할 물질적 기반인 리포지터리나 플랫폼은 많은 비용과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은 오픈액세
스를 위해 기존의 리포지터리와 플랫폼을 혁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는 이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며, 그
러한 노력이 학문 사회와 연구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
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원칙 실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지식과 학문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는 널리 퍼져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제도
적 개혁도 다양하고 상당한 재정적 투자도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 학문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학문적 소통 체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를 극복하는 진지하고 전면적인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적 관심과 지지에 대학인, 과학자, 연구자로서 올바로 보답하는 길이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잘 조율된 정책 수립과 실현을 거듭 촉구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처는 학문 사회를 동
반자로 하여 오픈액세스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확보가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를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2023.00.00
전국의 대학, 대학도서관, 대학인을 대변하여 
○○대학 총장 000, ○○대학 도서관장 000
△△대학 총장 000, △△대학 도서관장 000 
□□대학 총장 000, □□대학 도서관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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